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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란 중인 쟁점은?
'주가 누르기'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적용 기준과 방식을 두고 반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안 입법예고 중
평가기간 최대 6년 6개월 확대 방식,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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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논란
'실효성 제한' 지적과 '과잉 규제' 반론 엇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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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논의
'왜 주가가 낮아졌나' 중심으로 재설계 예정, 국회 논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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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에서 재검토 논의까지

다음 단계
N E X T  M I L E S T O N E

8월 20일 의견수렴 마감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기준 조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026.06.08 대통령의 증시 저평가 지적을 계기로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논의 본격화

2026.07.06 여권, PBR 0.8배 미만 기업 대상 세제 개편 공개 압박

2026.07.09 국회 기획재정위 지도부 교체, 연내 처리 동력 확보

2026.07.27 금융위원회,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수렴
시행

2026.08.04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8월 20일 마감)

2026.08.05 이훈기 의원 등, PBR 0.8 하한선 방식 의원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수

2026.08.09 정부안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 보도, 적용 기준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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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각 계의 시각은
증권가

A N A L Y S T S

PBR 0.8 하한이 빠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거버넌스포럼

G O V E R N A N C E

업종별 기준으로는 대상이 약 130곳에 그쳐 저평가
기업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론

C O U N T E R V I E W

주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탈세 기업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25%

- 정부안의 장기 저평가 판정 기준
-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10%
-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해당 시

+ +

+ +

보도로 본 재검토 방향

판정 기준

'왜 싸졌나' 중심 전환
검토

주주환원

배당·자사주 매입
변화 평가

기업가치 훼손

중복상장·EB 발행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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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01 기준 재검토·국회 논의 등 최종 방향 모니터링

의견수렴 마감(8월 20일) 후 국회 제출 일정 확인

02 자사 PBR 수준, 배당·자사주 매입 등 이력 점검

'주가 누르기' 의심 요건 해당 여부 사전 파악

03 평가기간 확대 적용 시 세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승계 계획 보유 기업은 세무·법무 자문 체계 정비

남은 쟁점

'얼마나 싼가'가 아니라 '왜 싸졌나'를 어떻게 판별할지,
의도적 저평가를 걸러낼 기준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I S S U E  T R A C K I N G P O L I C Y  I N S I G H T C U S TO M  R E P O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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